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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‘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반대’ 성명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유튜버가 제기한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추진한다.�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(사진)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 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(목) 대표 발의 했다.��발의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(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)에 제3호 ‘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'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 (과태료)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한다.��김상희 부의장은 “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 ���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“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,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”며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금,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”고 주장했다.��이는 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(故)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지난 12일,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고 “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”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 다.�특히 “근로감독 업무는 사업주의 관리조치(법 위반 여부 감독, 인‧허가, 신고접수 등)와 법 위반시 조사 등의 업무가 연계되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”며 “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,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”라며 우려를 표했다.��이어 “여당 또한, 즉흥적인 처방과 대책을 내놓지 말고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 법‧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”고 강력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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